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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북도 코로나19 안전안내문자 및 브리핑 관련 논평        - 담당 : 채민 (010-8639-0214) / 총 1매 (첨부사진별도)

[논평]�재난�시기를�극복하는�것은�행정의�강압이�아닌�시민들의�협력과�참여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1.18) 안전안내문자(재난문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을 발
표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화입니다. 동거가족 외 대화시 마스크 미착용은 음주운
전 방조와 같습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코로나19 브리핑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
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20년 한 과학자가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인용한 것
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북도가 도내 전체에 문자로 ‘코로나19 개인방역 미준수가 음주운전 방조처럼 형법
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강압적 기조의 표현이며 적
절한 방역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공적 표현은 사인의 그것과 비교해 더 넓게, 더 빠르게 전파되
며 그에 따른 영향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성이 크더라도 
행정이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은 신중함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전북
도의 오늘 브리핑과 안내 역시 마스크 미착용이 범죄와도 같다는 강압적 표현 대신 마스크 
미착용이 제재 대상임을 도민들에게 환기하는 것만으로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면 어떠한 강압적 정책도 합리화되는 기조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
다. 그러나 재난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행정의 강압이 아닌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입니다. 
2020년 서울 이태원 집단감염 당시 지자체 일부에 의해 방역과 무관한 환자 정보가 노출되
었고 관계당국이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 파악 등의 강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인권시
민사회단체들은 ‘용기 내 서로를 지키자’는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 검사를 당부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했습니다. 도민들에게 공공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방역 준수로 도민들이 서로를 지키자는 내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최근 도민들 역시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엄중해짐을 이해하고 있
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의 아픔과 방역을 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 담당하는 이들의 어려움
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북도 역시 코로나19 방역행정에 있어 개인·지역사회·공
동체의 협력과 참여가 바탕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길 바랍니다.



[첨부] 2022년 1월 18일 전라북도 안전안내문자 갈무리


